
본 연구는 억지의 두 요소인 위협의 능력과 

위협의 신뢰성이 차별적인 개념임을 규명하

고, 능력이 과잉상태인 한반도에서 억지의 성

패는 신뢰성에 달려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국

내 정계･학계･언론계가 주도하는 담론이 능

력 강화에만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신

뢰성 연구를 주도해온 공약학파, 이익학파, 청

중비용학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청중비용

학파가 두 학파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하

면서도 청중비용학파가 간과해온 타이밍이라

는 변수에 주목하여 새로운 가설을 도출한다.

그리고 억지국･보호국･도전국으로 구성된 긴

급확장억지위기 데이터를 통합･구축하여 가

설검증을 시도한 결과 억지국 관련 부분은 지

지되는 반면 보호국 및 도전국 관련 부분은 

반증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경험분

석을 바탕으로 한 2017년 한반도 위기 진단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발언은 매우 신뢰할만한 억지위협이다. 둘째,

문재인 행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구상 역시 억

지효과를 갖고 있다. 셋째, 한미 간 이견은 의

도하지 않은 조화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 사

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

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청중비용, 타이밍, 억지위협의 신뢰성, 긴급확장억지, 2017 한반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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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비용 억지위협의 ‘타이밍’과 신뢰성*

2017 한반도 위기 진단을 위한 경험분석

김지용**

Ⅰ. 문제의 제기

2017년 2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월평균 2.5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북한은 급기야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곧이어 9월 15일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8월 29일에 이어 재차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참수작전

부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의 한반도 전개･배

v 요 약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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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한미연합훈련 실시 및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다. 이와 더불어 독한 

혀들의 전쟁(舌戰)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월 20일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자살임무･북한 완전파괴･폭풍 전 고요 등의 초강

경발언을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 중인 국무장

관에게 시간낭비라는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의 참모들도 예방전쟁･선제타격･군사

적 옵션･핵무장 B-52 비상대기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전임 통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권 초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역시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괌 포위사격을 위협하며 늙다리 미치광이･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불로 다스

릴 것 등의 발언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총참모부도 한반도 전면전･임의의 시각 

상상 밖의 타격을 언급했다.

이렇게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포럼 기조연설, 미국 동포간담회 연설, 쾨르버 재단(the Körber 

Foundation) 초청연설, 8･15 경축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등 기회가 있을 때마

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반도 운전자 

구상을 누차 밝혀왔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양측의 강경발언들이 정말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미국 측의 발언을 의심하는 이유는 수도권에서의 막대한 인명피

해, 산재되어 은닉된 북한 핵시설 포착의 어려움, 타격 시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 

중국이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1분기(1-3월)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제약을 이해했을 것으로 가정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3분기(7-9월) 발언에 대한 심리학적 텍스트 분석 결과 자신감과 진정성이 각각 

100점 만점에 75.51점(1분기엔 90.11점)과 27.36점(1분기엔 53.79점)으로 나왔다

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조은아, 한기재 2017). 마찬가지로 북한 측의 발언을 

의심하는 이유는 괌 포위사격을 공언한 직후에도 북한 매체가 전시동원령과는 무관

한 경제활동을 독려했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격언을 증명하듯이 그러한 발언

들이 위기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Carlin 2017).

이런 점에서 양측의 발언을 허풍(bluffing)으로 보는 시각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

나 위에서 언급된 것과 거의 동일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강경발언을 주고받다가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1차 북핵 위기를 상기

할 필요가 있다.1) 1994년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2017년에도 전개되고 있다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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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경발언들을 허풍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 운전자 구상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 위기를 타개하는데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현실적으

로 해결할 힘도 없다”는 10월 10일 5부 요인과의 오찬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토로가 그러한 의구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한반도 운전자 구상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을 위협하는 미국과 전쟁만은 반대하는 한국 간의 

이견이 한미동맹의 균열과 방기(放棄)의 가능성을 높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도발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존 질서나 계약관계를 흔들어 

혼돈 속에서 재협상하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협상에서 위험감수하기를 꺼려하지 

않으며 아첨받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볼 때(Ignatius 2017) 

위의 전망과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에 한국도 적극 호응해야 하며 미국의 전략자

산 도입에 주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의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을 위협하여 중국

의 위세를 제압하려는 지역전략2) 차원에서 대응하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쟁 발발 

1) 1993년 3월 8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성명 발표로 위기가 발생했다. 특히 1994년 3월 

19일 박영수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고 3월 30일 페리(William J. Perry) 미국 

국방장관이 전쟁 불사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5월 16일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전(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5월 19일 페

리 장관은 War Game의 결과들(파병규모, 파병계획, 승전과 목표달성의 가능성 및 전쟁 시 

예상피해 등등)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한국 국방부도 전쟁을 치를 준

비가 완료되었음을 미국에 알렸다. 곧 이어 전쟁지휘부를 건설하고 증원부대를 지원할 선발

대 250명이 한국으로 파견되었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반입되었으며 비전투원소개작

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이 재검토되었다. 6월 10일 페리 장관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을 공중 폭격한 데서 이름을 따온 ‘오시라크(Osirak) 옵

션’을 언급하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중폭격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6월 15일 한국은 이미 6백 60십만에 달하

는 예비군 소집점검을 완료했다. 6월 16일 오전 주한 미 대사는 1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NEO를 실시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고 2개 항모전단은 원산 인근 동해에 집결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클린턴 대통령은 참모들과 작전계획 5027을 최종 점검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지상군 5만 명과 항공기 400대의 추가 파병 및 미국 내 예비군 소집을 

명령하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바로 그때 북한에 체류하며 김일성 주석과 회

담하던 카터 전 대통령이 타협안을 가지고 백악관에 전화함으로써 위기가 급반전되었다(김

영삼 2001; 한승주 2017; Clinton 2004; Wit, Poneman and Gallucci 2004; Perry 2015). 

2017년 10월 23일 현재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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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요 전장(戰場)이 될 한국의 대북정책이 일치되기 어렵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맥락은 반대지만 동맹국의 안보정책을 추종한 결과 망국의 길을 걸어야 

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험은 한국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3)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의구심과 우려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긴급확장억지위기(억지국･보호

국과 도전국이 서로를 향해 무력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여 전쟁이 임박한 군사적 

위기상황)4)에 대한 새로운 가설들을 제시･검증하고 그러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2)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비동맹 원칙을 견지해온 중국은 군사적 효용보다는 정치적 자산의 

측면에서 1961년에 체결된 북한과의 동맹을 명목상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유일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쟁위협은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갖는다.

3) 뮌헨협정 전후의 체코슬로바키아 사례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동

맹국 추종정책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해체되면서 분리 독

립한 체코슬로바키아는 중부유럽에서 폴란드, 유고, 헝가리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대화된 20만 5천 명의 상비군과 1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했다. 또한 독일과의 국경지대

에는 프랑스 마지노선에 비견되는 체코슬로바키아 방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상비

군 전원이 상주하며 사용할 수 있는 최신식 공격무기와 방호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 장기

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수산업도 발전해 있었다. 독일 군부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위

한 녹색작전(Fall Grün)의 실패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었다. 실제로 독일군 총참모장 

베크(Ludwig Beck) 장군과 그의 후임 할더(Franz Halder) 장군은 녹색작전이 1차 세계대전

에 이어 또 다시 독일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보고 쿠데타를 준비했다. 그 만큼 육군만으로 

본다면 체코슬로바키아의 전력은 독일과 대등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25년 10월 16일 프

랑스와 동맹을 체결했고 동년 12월 1일 체결된 로카르노 조약(Locarno pact)에 의해 영국과

도 간접적인 동맹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

에게 매우 부담스런 상대였다. 한편, 독일은 1936년 3월 8일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비무장

지대가 되었던 라인란트를 재무장한데 이어 1938년 3월 13일에는 오스트리아를 강제 병합

했다. 곧이어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내 300만 독일인 거주지역인 주데텐란트를 활용, 체코

슬로바키아에 대한 침략을 시도했다. 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1938년 5월 20일 총동원령을 

선포, 국경지대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프랑스와 영국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안보정책

의 최우선 순위를 독일과의 전쟁회피에 두었던 프랑스와 영국은 총동원령을 좌절시키고 주

데텐란트의 인구 50% 이상을 독일에 보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만족 못한 독일이 주

데텐란트에 진주중인 체코슬로바키아 군대 철수를 요구하자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략자 독일을 앞에 두고 동맹국 영국과 프랑스까지 적국으로 만들 수 

없다’면서 그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독일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자 프랑스와 영국

은 유럽전체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예 주데텐란트를 포기하라고 압박했고 이러한 요

구에 굴복하여 결국 1938년 9월 30일 뮌헨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39년 3월 14일 체

코슬로바키아는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다(Taylor 1961; Megargee 

2000; Farber 2010). 체코슬로바키아가 동맹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결

연하게 맞설 것을 각오하고 수비에 전념했다면 역사의 판도가 달랐을 것이다.

4) 억지는 전쟁이 임박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긴급억지(immediate deterrence)와 일반억지(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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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반도 위기를 진단하고자 한다. 진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운전자 구상이 실효적일 수 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긴급확장억지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억지국의 억지위협이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패한다면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미국과 동일한 조건(집권 초기의 민주국가)의 억지국 

군사위협이 억지성공에 미치는 확률과 억지국 변수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미성

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강경발언의 신뢰성을 추론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한국과 

동일한 조건(집권 초기의 민주국가)의 보호국 군사위협이 억지성공에 미치는 확률

과 보호국 변수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통해 한반도 운전자 구상의 실효

성을 판단할 것이다. 2절에서는 억지위협의 능력과 신뢰성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신뢰성에 주안점을 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3절에서는 

신뢰성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 청중비용이론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의 기대와 지지가 가장 높은 집권 초기 민주국가 

지도자의 공개적인 군사위협은 긴급확장억지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이 가설은 위기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탁월하게 설명해온 

청중비용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이론이 간과해온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4절에서는 통계적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와 경험적 발견이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경험적 발견에 기초하여 

2017 한반도 위기를 진단할 것이다.

deterrence)로 구분되고 또한 도전국의 위협을 받는 대상에 따라 직접억지(direct deterrence)와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로 구분된다. 그리고 네 가지 분류의 조합에 따라 억지는 다

시 긴급확장억지, 긴급직접억지, 일반확장억지, 일반직접억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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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억지위협의 능력(threat capability)과 억지위협의 신뢰성(threat credibility)

A국에 대한 B국의 침략시도는 무엇에 의해 좌절되는가? 공격했지만 A국에 결정

적 피해를 입히지도 못하면서 A국으로부터 막대한 보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B국의 두려움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은 A국의 거부적 억지와 응징적 

억지로 구성된 억지위협의 능력과 비례한다. 거부적 억지란 B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강화시켜 B국의 공격을 비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응징적 억지란 보복공격능력을 강화시켜 B국의 공격을 B국의 자해(自害)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킬체인(Kill-Chain)과 다층 요격미사일로 구성

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거부적 억지

의 예이고 정보자산･특작부대 및 미사일 정밀타격을 통해 북한 수뇌부 완전제거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대량응징보복체계(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는 응징적 억지의 예이다(김정섭 2015; 이대우 2017).5) 그러나 성공적

인 억지는 억지위협의 능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국의 두려움은 

A국 억지위협의 신뢰성과도 비례한다. 그렇다면 신뢰성은 능력과 어떤 점에서 차별

적인가?

B국이 A국과의 무력충돌에서 B국 자신만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A국의 억지위협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B국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A국이 무대응 또는 미온적 대응보다 강력한 보복의 실행을 

더욱 선호할 것이라고 B국이 믿는다면 A국의 억지위협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소련은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 

능력을 두려워했고 피그만 사태의 수치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전의(戰意)를 의심하

5) 킬체인과 KMPR에 사용되는 공격수단의 상당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킬체인을 거부적 억

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거부적 

억지에 해당된다.



청중비용 억지위협의 ‘타이밍’과 신뢰성 97

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억지위협은 능력과 신뢰성 모두 있었다(김지용 2016). 

다른 한편, A국의 보복이 B국에 큰 손실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국이 

현상유지보다 무력충돌을 선호한다면 그리고 A국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B국이 그것을 허풍으로 간주한다면 A국의 억지위협은 능력과 신뢰성 

모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이 

38선 돌파를 결정하자 중국은 참전의사를 전달, 북진을 억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차례에 걸친 중국의 거짓된 대만 침공위협에 근거해 중국의 위협을 허풍

으로 간주했고 공군력이 없는 중국군을 손쉽게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artori 2007).

이와 달리 억지위협이 능력은 있지만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군사적 투사력을 두려워했지만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제통화

기금에 구제금융까지 신청했던 영국이 14,000km나 떨어진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때문에 전쟁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에 상륙을 감행했다(Zagare 1987). 마지막으

로 억지위협이 능력은 없지만 신뢰성은 있을 수도 있다. 독일통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 1866년 6월 현상변경을 시도한 프로이센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오스트리

아의 군사적 위협이 실행될 것임을 확신했지만 근대적 통신망, 6배나 빠른 연사력을 

가진 소총, 철도를 활용한 신속한 병력 전개술을 보유한 프로이센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낙후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낙승(樂勝)을 예상, 전쟁에 돌입했다

(Zagare and Kilgour 2000). 이처럼 억지위협의 능력과 신뢰성은 매우 차별적인 

개념이다.6)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들은 군비경쟁을 통하여 상대국이 무력충돌

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게끔 억지위협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군사적 

6) 능력과 신뢰성이 연동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전략핵무기를 이용한 억지위협은 

도덕적 부담감, 핵비확산레짐 유지를 위한 핵보유국의 자발적인 결박조치들(positive/negative 

security assurance) 그리고 우도할계(牛刀割鷄)와 같은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억지국이 

억지된다’는 점에서 억지위협의 신뢰성을 낮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Tannenwald 1999). 또

한 전략핵무기는 전면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강도 분쟁의 가능성과 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전에서 억지위협의 신뢰성

을 손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Snyder 1965). 최근의 한 양적 연구는 일방이 전략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국지전의 빈도가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Rauchhaus 2009). 다음으로, 전술

핵무기는 제한된 살상력 때문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강도 분쟁에서 억지위협

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Gray 1979). 이러한 기대를 지지하는 양적 연구도 

존재한다(Kroeni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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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발생 시(긴급억지위기) 억지의 성패는 억지위협의 능력이 아닌 신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매우 중대하다(김지용 2016).

남북한은 이미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래식 억지위협의 능력

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지 및 

핵우산 제공은 상호 억지위협 능력의 과잉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사적 위기발생 시 긴급확장억지의 성패는 한미 양국이 보여주는 

억지위협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이 믿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계･학계･언론계는 주로 억지위협의 능력 강화

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뢰성 제고 방안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이 신뢰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2. 억지위협의 신뢰성: 공약학파와 이익학파

신뢰성은 억지의 조종술 또는 마술적 요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Freedman 1989; 

Powell 1990). 상대국으로 하여금 나의 억지위협이 실행될 것임을 믿도록 하는 

방법이 조종술이나 마술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국의 인식과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통해 신뢰성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신뢰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크게 공약학파와 

이익학파로 분류되는데, 우선 양 학파의 주장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쟁억지이론가들은 대체로 

군사적 위기상황이 <그림 1>의 겁쟁이 게임으로 모형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공유하

고 있다(Kahn 1960; Schelling 1960; Ellsberg 1961; Snyder 1971; Brams 1975; 

Jervis 1979; Nicholson 1989; Powell 1990). 때문에 이 게임으로부터 상대국의 

인식과 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게임에

서 A국과 B국 모두 충분한 억지위협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모두 

최악의 효용인 전쟁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두 개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a) 모두 전쟁보다는 좋은 효용을 보장함

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상대이익(relative gains) 때문에 어느 균형에 도달할지를 

두고 갈등하다가 위기국면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A국은 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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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신뢰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B국 입장에서 유화정책을 선택했을 시의 

기대효용 EUB(유화정책)는 3×(1-p)+2×p이고 강경정책을 선택했을 시의 기대효용 

EUB(강경정책)는 4×(1-p)+1×p다. 여기서 p는 A국이 강경정책을 선택할 확률인데 

이것은 A국이 전쟁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도이자 신뢰성의 크기

를 의미한다. p가 0.5일 때 EUB(유화정책)와 EUB(강경정책)는 동일하게 되는데 

이 경우 B국은 어떤 정책을 취할지 보류하게 된다. 만약 p가 0.5보다 커서 EUB(유

화정책) > EUB(강경정책)일 경우 B국은 유화정책을, p가 0.5보다 작아서 EUB(유화

정책) < EUB(강경정책)일 경우 B국은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A국으

로서는 B국이 인식하는 p를 0.5보다 크게 만들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표 1>에서와 같이 EUB(유화정책)에서 EUB(강경정책)를 뺀 기대효용 격차가 

클수록 B국이 강경정책을 단념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A국은 그러한 

B국의 단념을 확정짓기 위해 p를 1에 가깝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B국

유화정책
1-q

강경정책
q

A국

유화정책
1-p

타협
(3, 3)

B국의 위기승리
(2, 4)*

강경정책
p

A국의 위기승리
(4, 2)*

전쟁
(1, 1)

(x, y) = A국의 효용, B국의 효용; * = 내쉬 균형

<그림 1> 겁쟁이 게임

 

p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EUB(유화정책) 3 2.9 2.8 2.7 2.6 2.5 2.4 2.3 2.2 2.1 2

EUB(강경정책) 4 3.7 3.4 3.1 2.8 2.5 2.2 1.9 1.6 1.3 1

기대효용 격차 -1 -0.8 -0.6 -0.4 -0.2 0 0.2 0.4 0.6 0.8 1

<표 1> A국의 위험감수 의지 강도에 따른 B국의 기대효용 변화 추세 

그렇다면 p를 1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공약학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바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이 그것인데 이는 두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Ellsberg 1961; Kahn 1962; Schelling 1966). 첫째는 p가 0.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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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는지를 상대국이 어렵게 판단하게끔 모호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우 빠르게 전시준비태세를 갖추고 압박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것은 비용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신호보내기 

게임의 함의 가운데 하나로 상대국이 관측할 수 있는 매몰비용(observable sunk- 

cost)에 해당된다(Fearon 1997). A국이 전의를 B국에게 전달할 때 A국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전달한다면 B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뢰하

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B국이 확실히 인지할 정도로 A국이 많은 노력을 들여 

전의를 전달한다면 B국은 A국의 억지위협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전시동원령, 대규

모 예비군 소집, 전투기･전폭기 출격, 항모전단 발진 등등과 같이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이 즉각적으로 소모되는 행동은 값비싼 관측가능한 매몰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다.

둘째는 B국이 q를 1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위협에 눈과 귀를 닫음으로써 B국 

위협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B국이 A국의 전략변경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다.7)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창구 단절과 되돌이킬 수 없는 공약

(irrevocable commitment) 같은 배수진(背水陣)이 그러한 지침의 예시에 해당된

다. 위의 첫 번째 지침을 수행하자마자 대화창구를 단절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어 나의 의사를 읽게 하고 나는 이사를 가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등기우편 받은 것을 후회하면서 나에게 연락할 방도가 없어 나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배수진의 성공적인 예시는 역사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William)과 스페인의 코르테스(Hernán Cortés)
는 자신의 군대가 타고 온 배들을 모두 불태워 전의를 전달, 각각 1066년과 1519년

에 멕시코와 잉글랜드를 정복했다(Dixit and Nalebuff 2008). 요약하면, ① 가속 

폐달을 밟으면서 ② 안대와 이어폰을 쓴 채 ③ 핸들을 뽑고 돌진하는 미치광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약학파의 주된 주장이다.8) 공약학파는 국제평판이라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치광이 평판이 강할수록 억지 성공가

능성이 커진다고 본다.9)

7) 이 두 번째 지침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유언장이다.

8) 이러한 공약학파의 주장은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 또는 비합리성의 합리성(rationality of 

irrationality)으로도 불린다.

9) 냉전시대 미국의 봉쇄정책을 뒷받침했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은 평판의 공간적 연

결성을 함축하고 있는 반면 1930년대 독일의 재무장 및 영토 확장을 허용한 영국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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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약학파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 매몰비용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전쟁비용보다는 훨씬 작다. 그리고 

A국과 B국 모두 p와 q를 1에 근접시키고 대화창구를 단절하면 상대국이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때문에 양국은 무력시위를 통해 전의를 과장하며 무모한 위험

감수경쟁(competitions in risk-taking)에 돌입한다. 그 결과, 전의의 격차는 확인되

기 어렵다(Fearon 1995). 경험적으로도 억지문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질적･양적 연구는 억지국의 벼랑 끝 전술이 오히려 도전국의 벼랑 끝 전술을 초래했

음을 발견했다(George and Smoke 1974; Huth 1988). 비근한 예시는 2017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무력시위 경쟁이다. 이 경쟁에

서 소요되는 관측가능한 매몰비용만을 보고 어느 일방의 전의가 더 강한지를 판단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무력시위 이외의 비용을 통해서 양국의 

전의(억지위협의 신뢰성)가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48년의 베를

린 봉쇄 위기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막강한 억지위협의 능력을 보유한 

미･소 양국은 거의 비슷한 벼랑 끝 전술로 대치했지만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공약학파는 이러한 위기의 승패를 예측･설명하지 못한다.

긴급직접억지위기에 주안점을 두었던 공약학파와 달리 이익학파는 억지위협의 

신뢰성이 가장 많이 손상되는 긴급확장억지위기에 초점을 맞췄다(Kaufmann 1956; 

Maxwell 1968; Huth 1988; Danilovic 2002). 미국과 프랑스 정상 간 회담이 있던 

1961년 5월 31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나 베를린을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각오가 있는지를 질문하며 확장억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완료하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이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과 우려는 도전국은 물론 보호국조차 억지국의 전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익학파는 억지국과 

보호국 간의 유대관계를 p와 연동시켰다. 그러한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도전국이 

인식하는 p는 1에 근접하게 된다. 공약학파와의 차별적인 내용은 무력시위가 단기

간에 조작이 가능한 것인데 반해 유대관계는 중장기에 걸쳐 형성된다는 점이다. 

공통적인 내용은 유대관계 역시 무력시위처럼 도전국의 관측이 가능한 매몰비용을 

의 유화적 조치들이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다는 교훈은 평판의 시간적 연결성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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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억지국과 보호국 간 높은 수준의 상거래와 무역협정

이 긍정적인 무역안보외부효과(positive security externality of trade)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확장억지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07년에 타결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다양한 함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김지용 

2011).

유사하게 식민지-모국관계 때문에 억지국의 유무형 자산, 병력, 민간인이 보호국

에 많이 있을 경우에도 도전국은 p가 1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마그레브 지역(리비아･튀니지･알제리･모로코)은 프랑스 

식민지의 25%를 차지했고 프랑스 대외무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 

때문에 다른 열강들(독일과 이탈리아)은 프랑스의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확장억지

를 신뢰했고 세 차례의 위기국면에서 모두 물러났다(Danilovic 2002, 66, 233-34). 

따라서 이익학파는 확장억지 제공이 선별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평판이 시공간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벼랑 끝 전술을 남발하기보다 국익 차원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확장억지를 제공할 때 억지위협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주장이다. 그러나 이익학파의 주장이 생각만

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가 있다. 즉, 억지국과 보호국 간의 강력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유대관계를 대표하는 세 가지 변수들인 무역, 동맹 및 무기

이전이 긴급확장억지성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결과가 

그것이다(Huth 1988, 82-83). 이것은 억지국과 보호국 간의 유대관계에 기초한 

긴급확장억지위협이 도전국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학파 뿐만 아니라 전쟁억지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어 

1989년도 World Politics 41(2)에서 억지이론가 간 대논쟁을 촉발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억지국과 보호국 간 유대관계는 물론 억지

국과 보호국의 군사력과 같이 도전국이 도발하기 전에 관측이 가능한 요인들은 

일반확장억지의 성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것들의 매몰비용이 아무리 

크다 한들 긴급확장억지의 성공과는 역(逆)관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긴급확장억지

위기라는 것은 도전국이 매몰비용에 입각하여 억지국과 보호국의 전의를 이미 충분

히 인지하고 그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한 상태에서 도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매몰비용과 현상유지를 전복하고자 하는 도전국의 의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긴급확

장억지위기에서 매몰비용의 억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이익학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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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반증하는 유의미한 결과(selection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다(Achen and 

Snidal 1989; Fearon 2002). 따라서 긴급확장억지위기에선 도전국이 도발하기 전에 

관측이 가능한 물질적 매몰비용이 아닌 도발하기 전에는 관측되지 않는 요인으로 

억지의 성패를 예측･설명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결국 억지위협의 신뢰

성과 관련해서 양 학파 모두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바 

새로운 이론이 요구되었는데 청중비용이론은 군사위기와 전쟁억지 분야에 새로운 

활로와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반이론으로 자리매

김하게 된다.

Ⅲ. 청중비용 억지위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청중비용이란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 지도자가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

(여당 지지층 이탈, 야당 지지층의 정치공세, 정권재창출 실패, 재선 실패, 숙청, 

사형 등등)을 의미하며, 청중은 민주국가의 경우 시민 유권자, 독재국가의 경우 

소수의 지배집단을 의미한다(Fearon 1994; 김지용 2016). 지금부터는 청중비용이 

억지위협의 신뢰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중비용 억지위협의 신뢰성

이 어느 조건에서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독점한 지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은폐하려

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제도에 따라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

도 한다. 민주국가의 경우, 지도자를 감시･평가･보상･처벌할 수 있는 제도화된 

정치적 자유가 그러한 동기를 상당부분 차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차단이 민주국가

의 지도자로 하여금 위기 시 공개 천명한 강경정책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청중비용

이론가들에 따르면 그러한 차단과 강제의 메카니즘은 네 가지다. 첫째는 내부고발

을 통해 고급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는 야당의 존재이고, 둘째는 야당의 

내부고발을 가능케 하는 자유로운 정보미디어 환경이며, 셋째는 청중이 지도자의 

위기상황 대처에 주목할 수 있도록 흥미와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위기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당위성을 고조시키는 연성뉴스(soft news)의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는 손쉽게 지도자를 투표로 처벌할 수 있는 선거의 존재이다(김지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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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위기상황에서 섣부르게 강경정책을 공언했다가 철

회함으로써 청중비용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 확전을 무릅쓴 강경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각오와 결심이 있을 때만 공언한다. 그리

고 강경정책 철회 시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높은 청중비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정치

동학이 자유로운 정보미디어 환경을 통해 도전국에게 투명하고 명확히 전달된다. 

이 점에서 도전국이 민주국가의 억지위협을 허풍으로 치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억지위협에는 신뢰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유라고 청중비용이

론가들은 주장한다. 이와 달리 독재국가에는 차단과 강제를 위한 네 가지 메카니즘

이 빈약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독재국가의 지도자는 

위기상황에서 강경정책을 돌이키기가 수월하다. 이 점에서 독재국가의 억지위협은 

허풍인 경우가 많다고 청중비용이론가들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약학파와 비교했

을 때 청중비용이론은 무엇을 개선했는가? 이미 상술했듯이 공약학파가 제안한 

벼랑 끝 전술이나 무력시위로는 전의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벼랑 끝 전술이나 

무력시위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을 통해서 전의를 가늠해야 하는데 청중비용

이 바로 그러한 비용이 될 수 있다.

이익학파와의 비교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질문이 중요하다. 도발이전에 관측이 

가능한 유대관계에 근거해 p의 크기를 이미 인지･작정하고 도발한 도전국 A와 

도발 이전에는 관측하지 못한 채 도발 직후 억지국의 행태와 국내정치 동학을 보고

나서야 p의 크기를 추론하게 된 도전국 B 가운데 어느 국가가 더 잘 억지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B가 더 잘 억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청중비용 억지위협은 예상치 

못한 억지국의 반응이자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움으로써 억지국 지도자 자신의 정치

적 생존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청중비용의 크기는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민주국가의 청중비용이 독재국가의 청중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전제를 공유한 가설들이 다양한 시공간･위기데이터･통계기법에 

구애됨이 없이 강력하게 지지되어왔다. 그러나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사례 간

(cross-case) 비교하여 청중비용의 강도를 논의하는 청중비용이론가들은 사례 내

(within-case) 비교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억지위협을 항상 신뢰할 수 있는가? 민주국가 A정권의 집권 초기

와 집권 후기 억지위협의 신뢰성에는 차이가 없는가? 독재국가의 억지위협을 항상 

신뢰할 수 없는가? 독재국가 B정권의 집권 초기와 집권 후기 억지위협의 신뢰성에



청중비용 억지위협의 ‘타이밍’과 신뢰성 105

는 차이가 없는가?

본 연구는 민주국가에서 초래되는 청중비용의 크기 역시 다양하며 그러한 다양한 

조건 때문에 허풍이 가능하다는 보다 현실적인 전제에서 시작한다. 실제로 민주국

가 청중비용의 크기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야당들이 강경정책을 

찬성할 때보다 반대할 때 청중비용이 더 작을 수 있고(Schultz 2001), 청중의 성향이 

매파일 때 보다 비둘기파일 때 청중비용이 더 작을 수 있으며(Tomz 2007), 분점정

부일 때보다 단점정부일 때 청중비용이 더 작을 수 있다(김지용 2014). 또한 청중이 

허풍을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라고 판단할 때에도 청중비용이 작을 수 있고(Snyder 

and Borghard 2011), 교전수칙과 같은 표준행동절차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청중

비용이 더 작을 수 있으며(김지용 2016), 양당제보다 다당제 하에서 청중비용이 

더 작을 수 있다(Wolf 2016). 결국, 강경정책 철회에 따른 국내정치적 처벌이 완화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조건들 하에서는 민주국가의 지도자 역시 허풍을 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으

로서 지도자의 재임 시기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지도자가 허풍을 칠 유인의 강도는 

재임 시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청중비용 억지위협과 위협의 신뢰성은 타이밍이라는 

함수에 의해 연결된다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인과논리는 다음과 같다.

청중의 기대와 지지가 가장 높은 집권 초기에 발생한 중대한 안보위기에서 공개 

천명한 민주국가의 억지위협이 철회될 경우, 매파 성향의 청중은 국가의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킨 유약한 자세를 그리고 비둘기파 성향의 청중은 지도자의 섣부른 

정책판단과 성급한 호전성을 비판, 규탄할 수 있다. 그리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지도자는 여론의 추세에 편승하는 야당의 정치공세(책임성 결여와 안보무능이라는 

딱지붙이기)에 밀려 임기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 

때문에 집권 초기에 마주한 위기상황에서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억지위협을 공개 

천명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반면, 일단 공개 천명하면 그가 마주하게 

될 잠재적 청중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도전국은 억지위협을 허풍으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집권 후기로 갈수록 민주국가 지도자의 억지위협은 왜 신뢰성

이 약해지는가? 집권 후기에 마주한 위기상황에서 지도자가 안보결집효과를 노리고 

잠재적 청중비용을 각오한 강경정책을 공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경기순환이론

에 따르면, 집권 후기의 민주국가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김대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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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집권 후기의 민주국가 지도자는 위기고조로 인해 안보불안이 조성되고 

소비･투자･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 집권 후기에 공언

한 강경정책이 정권재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큼 빠른 성과를 낼지도 미지수인

데다 강경정책이 실패하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지도자는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 및 특정한 군사행동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청중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모호한(국내청중과 도전국 모두 p가 0.5를 상회한다고 확신하기에

는 애매한) 강경발언을 할 것이다. 그 결과 도전국이 그것을 허풍으로 간주, 억지는 

실패한다. 다만 타협을 통해 부분적으로 현상이 변경되고 위기가 조용히 해소될 

것이다. 억지국의 이러한 양보가 가능한 이유는 지도자와 청중 간 정보의 비대칭성

이 짧은 선거기간 동안에는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국가가 전쟁과 위기에 

연루될 확률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도와 선거가 있기 1년 전에 가장 낮다는 것을 

입증한 양적 연구의 발견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Gaubatz 1999). 청중비용 억

지위협과 신뢰성을 연결하는 타이밍이라는 함수는 독재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사실 기존연구와 달리 독재국가에도 잠재적으로 높은 청중비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존재하기는 한다(Weeks 2008).10)

그런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집권 이후 6개월 안에 독재자가 

축출될 확률이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축출될 확률보다 1.7배 더 높은 0.5에 이른다’

라는 사실과 ‘이 시기에 살아남은 독재자가 10년 후에 축출될 확률은 0.1로 급감한

다’라는 사실이다(Bueno de Mesquita and Smith 2012, 47-49). 이것은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겪게 될 청중비용이 집권 초기에는 매우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재국가의 정권교체는 쿠데타나 독재자의 갑작스런 

사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정국이 혼란해지며, 정치참여가 잠시 확장된 

틈을 타 다양한 정치엘리트 집단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새로운 독재자의 실책을 

정권탈환의 명분으로 삼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때문에 집권 초기의 독재자

는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를 정책적 성과로 무마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이 시기의 청중비용 억지위협은 민주국가의 경우처럼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10)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지용(2014)를 참조. 물론 청중비용이론이 최초로 

제시된 논문에서도 독재국가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청중비용이 민주국가의 경우

보다 더 클 수도 있음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다(Fearon 1994). 그러나 그것이 엄밀하게 이

론화되거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고 예외적 사례로서 잠깐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청중비용 억지위협의 ‘타이밍’과 신뢰성 107

타당하다. 그러나 정적(政敵) 숙청을 통해 집권이 장기화되고 통치가 공고해지면 

잠재적 청중비용이 급감되므로 이 시기의 청중비용 억지위협은 허풍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긴급확장억지와 관련된 세 가지 가설로 재구성된다.

제도에 기초한 긴급확장억지 가설: 

긴급확장억지는 억지국과 보호국이 민주적 성향의 국가이고 도전국이 독

재적 성향의 국가일 때 성공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타이밍에 기초한 긴급확장억지 가설: 

긴급확장억지는 억지국과 보호국의 지도자가 집권 초기이고 도전국의 지

도자가 집권 후기일 때 성공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제도와 타이밍에 기초한 긴급확장억지 가설: 

긴급확장억지는 억지국과 보호국이 민주적 성향의 국가이고 양국의 지도자가 

집권 초기일 때 그리고 도전국이 독재적 성향의 국가이고 독재자가 집권 후기

일 때 성공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Ⅳ. 연구 설계 및 경험적 발견

억지국･보호국과 도전국이 서로를 향해 무력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여 전쟁이 

임박한 긴급확장억지의 성패는 그들 간 싸우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가설검

증을 위한 통계모형은 그들의 청중비용 군사위협으로만 구성된다. 긴급확장억지위

기와 관련되어 지난 30년 간 개발된 데이터는 세 가지인데 본 연구는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했다. 첫째는 1885-1984년 동안의 58개 사례들을, 둘째는 1816-1984년 

동안의 63개 사례들을 그리고 셋째는 1895-1985년 동안의 46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Huth 1988; Huth, Gelpi, and Bennett 1993; Danilovic 2002). 이 가운데 

이 데이터들이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은 20개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억지국과 도전국이 강대국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데이터와 두 국가

가 반드시 강대국에만 국한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연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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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정 위기사례가 긴급직접억지위기 사례로 구분되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연구자에 따라 하나의 위기사례에 연루된 국가의 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강대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

로 데이터를 통합했다. 다음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국제위기행태(ICB: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Data v10.0 Viewer와 국제무력분쟁(MI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v4.1 Codebook을 참조하여 위기 당사국의 수와 억지국, 보호국, 도전국

을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위기사례에서 억지국이나 도전국이 2개국 이상일 경우 그 국가들

을 일대일 조합하여 여러 개의 사례로 만들었다. 그 결과 1832-1983년 간 187개의 

사례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추후 분석에서는 누락된 변수값으로 인해 

146개가 되기도 한다. 종속변수는 억지성공(1)과 억지실패(0)라는 이분형(binary)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세 가지 데이터 가운데 한 가지는 억지결과를 전쟁, 

타협, 억지국 물러남, 도전국 물러남이라는 명목형(nominal) 결과로 구분하고 있는

데(Danilovic 2002), 본 연구는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국 물러남을 억지성공

으로, 현상유지에 실패한 나머지를 억지실패로 재코딩했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이

분형 결과이므로 통계기법으로는 로짓(logit) 분석이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다. 우선 제도에 기초한 긴급확장억지 가설은 청중비용의 크기와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정치제도로부터 연역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독립변수는 정치제도를 0(독

재국가)부터 10(민주국가)까지로 코딩하고 있는 Polity IV 데이터를 통해 측정되었

다. 가설의 예측대로라면 억지국과 보호국의 제도변수 계수는 양의 부호가 그리고 

도전국의 제도변수 계수는 음의 부호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타이밍에 기초한 

긴급확장억지 가설은 청중비용의 크기와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지도자 재임 시기로

부터 연역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독립변수는 Archigos v4.1 데이터와 ICB Data 

v10.0 Viewer 및 MID v4.1 Codebook을 통해 측정되었다.

그리스어로 통치자를 뜻하는 Archigos는 1875-2015년 간 192개국 지도자의 재임 

기간을 년/월/일 단위로 수록하고 있다. ICB Data v10.0 Viewer(1918-2007)와 

MID v4.1 Codebook(1816-2010)에는 위기 시작과 종결이 년/월/일 단위로 나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0과 1사이의 연속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가령, 지도자의 재임 기간이 1976년 4월 5일부터 1979년 5월 4일이고 

그가 마주한 위기의 시작이 1977년 4월 17일이라면 그는 총 1124일 간 재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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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그 가운데 퇴임을 747일을 앞두고 마주한 위기에서 군사위협을 한 것이다. 

이 경우 군사위협의 신뢰성은 0.664로 측정된다.11) 이 변수는 취임과 가까운 시기

에 위기를 마주할수록 1에 가깝고 퇴임과 가까운 시기에 위기를 마주할수록 0에 

가깝다. 따라서 가설의 예측대로라면 억지국과 보호국의 타이밍변수 계수는 양의 

부호가 그리고 도전국의 타이밍변수 계수는 음의 부호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타이밍에 기초한 긴급확장억지 가설은 제도변수와 타이밍변수를 곱한 것으

로 가설의 예측대로라면 억지국과 보호국의 제도×타이밍변수 계수는 양의 부호가 

그리고 도전국의 제도×타이밍변수 계수는 음의 부호가 되어야 한다. 

취임일과퇴임일간의일수
위기시작일과퇴임일간의일수

∼ 
∼ 




 

<표 2>는 이렇게 측정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요약하고 있다. 종속변수, 

억지국의 제도변수와 타이밍변수, 그리고 보호국의 타이밍변수에서는 안정적인 대

칭 분포가 보이는데 반해 보호국의 제도변수와 도전국의 제도변수 및 타이밍변수에

서는 왜도(skewness)가 0보다 높아 보인다.12)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보호국은 독재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더 많고, 도전국은 독재적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지도자가 집권 후기에 있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수 

분포는 청중비용이론과 본 연구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함의 가운데 

두 가지(① 청중비용을 초래하기 어려워 억지위협의 신뢰성을 전달하기 힘든 독재

국가일수록 도발대상이 된다 ② 집권 후기의 독재자는 강경정책을 철회해도 청중비

용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잦은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를 입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 모든 제도×타이밍변수에서는 왜도가 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은 제도변수가 0일 경우 타이밍변수가 무엇이 되었든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변수들을 활용한 로짓 분석

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가설들은 억지국, 

11) 본 연구의 긴급확장억지위기 사례는 1832년부터 시작하는데 반해 Archigos v4.1 데이터는 

1875년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1832-1875년 동안의 지도자 재임 기간에 대한 정보는 역대 

지도자의 임기를 소개해놓은 해당국 행정부의 웹사이트를 참조했다. 

12) 이것은 기술통계에 근거한 필자의 추측이지만 실제 STATA v13을 활용한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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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국, 도전국의 청중비용 군사위협 간 경합을 통해 긴급확장억지의 성패가 결정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경합을 반영하기 위해선 세 국가의 청중비용 군사위협

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분석해야 한다.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억지결과 187 0.556149 0.498171 0 1

억지국 제도 187 5.262032 4.087853 0 10

억지국 타이밍 187 0.473529 0.283138 0.001 1

억지국 제도×타이밍 187 2.559396 2.797312 0 10

보호국 제도 149 3.053691 3.666476 0 10

보호국 타이밍 169 0.476278 0.329514 0 1

보호국 제도×타이밍 149 1.156477 2.034424 0 9.79

도전국 제도 184 3.119565 3.610375 0 10

도전국 타이밍 187 0.384299 0.259696 0.15 0.972

도전국 제도×타이밍 184 1.260228 1.959552 0 9.150

<표 2>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청중비용
군사위협

모형1
(제도)

모형2
(타이밍)

모형3
(제도×타이밍)

억지성공 확률

모형1 모형2 모형3

억지국 의지
0.0839**
(0.0367)

1.054059**
(0.5322)

0.1168**
(0.0553)

0.6523 0.6869 0.7509

상수
-0.2101 
(0.2402)

-0.2684 
(0.2881)

-0.0653
(0.1996)

억지성공 확률들은 억지
국 의지와 관련된 설명변
수들의 최대값에서 예측
된 것들이다.

Log-Likelihood -125.7763 -126.4355 -126.1096

N 187 187 187

LR X2
5.32** 4.00** 4.65**

Pseudo R2
0.0207 0.0156 0.0181

*은 단측검정에서 p<0.10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 0.05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0.01임을 의미
한다. ^은 가설의 예측과 다른 부호임을 의미한다.

<표 3a> 억지국의 청중비용 군사위협이 긴급확장억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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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비용
군사위협

모형1
(제도)

모형2
(타이밍)

모형3
(제도×타이밍)

억지성공 확률

모형1 모형2 모형3

보호국 의지
-0.0742*^ 
(0.0454) 

0.4324 
(0.4745)

-0.1384*^ 
(0.0841)

0.4295  0.6172 0.2758

상수
0.4588** 
(0.2183) 

0.0451 
(0.2719) 

0.3897** 
(0.1919) 

억지성공 확률들은 보호국 
의지와 관련된 설명변수들
의 최대값에서 예측된 것들
이다.

Log-Likelihood -100.9562 -115.41643 -100.89031

N 149 169 149

LR X2
2.70* 0.83 2.83*

Pseudo R2
0.0132 0.0036  0.0138

*은 단측검정에서 p<0.10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 0.05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0.01임을 의
미한다. ^은 가설의 예측과 다른 부호임을 의미한다.

<표 3b> 보호국의 청중비용 군사위협이 긴급확장억지에 미치는 효과 

청중비용
군사위협

모형1
(제도)

모형2
(타이밍)

모형3
(제도×타이밍)

억지성공 확률

모형1 모형2 모형3

도전국 의지
-0.0001 
(0.0411)

1.3852***^ 
(0.5918)

0.0764^ 
(0.0783)

0.5490 0.4311 0.5254

상수
0.1966 

(0.1960)
-0.2982 
(0.2656)

0.1015 
(0.1763)

억지성공 확률들은 도전국 
의지와 관련된 설명변수들
의 최소값에서 예측된 것들
이다.

Log-Likelihood -126.65723 -125.5919 -126.16735

N 184 187 184

LR X2
0 5.69* 0.98

Pseudo R2
0.0000 0.0222 0.0039

*은 단측검정에서 p<0.10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 0.05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0.01임을 의
미한다. ^은 가설의 예측과 다른 부호임을 의미한다.

<표 3c> 도전국의 청중비용 군사위협이 긴급확장억지에 미치는 효과

그러나 그에 앞서 <표 3>에서와 같이 한 국가의 청중비용 군사위협이 긴급확장억

지의 성패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경합이 

부재함으로 그 국가의 청중비용 군사위협 효과가 가설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더 

과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

나 가설의 예측과 다르다면 긴급확장억지위기에서 그 국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우선 <표 3a>를 보면 억지국 청중비용 군사위협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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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대변하는 세 변수의 계수는 가설대로 양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제도변수의 계수는 청중비용이론가들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지만 타이밍변수의 계수는 집권 초기 독재국가의 청중비용 억지위협 역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타이밍변수의 최대값(10: 민주국가인 억지국 지도자가 취임 직후 마

주한 위기에서 공언한 강경정책)에서 억지성공 확률이 0.75까지 치솟는다는 발견은 

미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표 3b>와 <표 3c>를 보면 보호국과 

도전국의 세 변수 계수들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미성이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설의 예측은 반증된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발견은 <표 3b>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면서 음의 부호를 보이는 제도×타이밍변수의 계수다. 이것은 ‘민주국가

인 보호국 지도자가 취임 직후 마주한 위기에서 공언한 강경정책’이 오히려 역효과

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 변수의 최대값(9.79)에서 억지성공 확률이 

겨우 0.275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구상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설명한 경험적 발견은 <표 4>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반복

되고 있기 때문에 <표 3>에 대한 해석은 <표 4>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중비용
군사위협

모형1
(제도)

모형2
(타이밍)

모형3
(제도×타이밍)

억지성공 확률

모형1 모형2 모형3

억지국 의지
0.1223***
(0.0499)

0.9875**
(0.5707)

0.1149**
(0.0653)

0.6993 0.6895 0.7490

보호국 의지
-0.0982**^
(0.0494)

0.7513*
(0.5035)

-0.1231*^
(0.0877)

0.3825 0.6603 0.2972

도전국 의지
0.0573^
(0.0558)

1.9034***^
(0.6463)

0.1418*^
(0.0954)

0.5067 0.3936 0.5060

상수
-0.2554
(0.4087)

-1.2795***
(0.4979)

-0.0937
(0.2875)

억지성공 확률들은 억지국 
및 보호국 의지와 관련된 
설명변수들의 최대값에서 
그리고 도전국 의지와 관
련된 설명변수들의 최소
값에서 예측된 것들이다.

Log-Likelihood -95.9995 -109.1931 -96.7877

N 146 169 146

LR X2
9.06** 13.28*** 7.48*

Pseudo R2 0.045 0.0573 0.0372

*은 단측검정에서 p<0.10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 0.05임을 의미한다. ***은 단측검정에서 p<0.01임을 의
미한다. ^은 가설의 예측과 다른 부호임을 의미한다.

<표 4> 청중비용 군사위협이 긴급확장억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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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위기 진단

본 연구는 억지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억지위협의 능력과 억지위협의 신뢰성이 

매우 차별적인 개념임을 규명하고, 억지위협의 능력이 이미 충분한 한반도에서 

억지의 성패는 신뢰성에 달려있음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계･학
계･언론계가 주도하는 담론이 주로 억지위협의 능력 강화에만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본 연구는 억지위협의 신뢰성 연구를 주도해온 공약학파, 이익학파, 

청중비용학파의 핵심내용과 장단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청중비용학파가 공약

학파와 이익학파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본 연구는 청중비용학파가 

간과해온 타이밍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세 가지 가설을 도출했다. 그리고 억지국･
보호국･도전국으로 구성된 긴급확장억지위기 데이터를 통합･구축하여 통계적 가

설검증을 시도한 결과 세 가설에서 억지국 관련 부분은 강력하게 지지되는 반면 

보호국 및 도전국 관련 부분은 반증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13) 이러한 경험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한반도 위기는 다음과 같이 진단된다.14) 우선, 미국의 청중비용 

13) 본 연구의 경험분석 결과가 특정 분석방법인 로짓 분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방법에 대한 강력성 점검(robustness check)이 시도되었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결과일 때 ① 종속변수의 범위(0-1)를 벗어난 예측 ② 독립변수 모든 값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가 동일하다는 가정 ③ 오차 분포(residuals plot)의 동분산(homoskedasticity) 가정 

때문에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회귀분석은 통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론하는 비선형 회귀분석에는 

로짓 분석 이외에 프로빗(probit) 분석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빗 분석도 병행했는데 

독립변수 계수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부호 및 통계적 유의미성은 로짓 분석과 

동일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계모형은 적은 수의 독립변수들만을 포함하고 있어 다공선

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모형의 표기편의(model specification bias)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호 간에 상관관계(correlations)가 낮은 억지위협

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들 및 공약학파･이익학파를 대변하는 변수들을 포함하는 모형을 만

들어 본 연구의 가설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공선성을 높이지 않고 표기편의를 

낮춤으로서 더욱 정확한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4) 본 연구의 한반도 위기 진단에서는 중요한 국가행위자인 중국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이론･가설･통계모형이 억지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한반도 위기와 관

련한 중국의 역할은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과 같은 중재

(mediation)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할에 대한 분석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

력사용 위협에 대해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맞대응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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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위협의 신뢰성(또는 취임 1년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의 신뢰성)은 억지국

의 제도×타이밍변수의 최대값에서 긴급확장억지가 성공할 확률로 추정될 수 있다. 

분석결과 그 확률이 0.75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허풍이 아닐 가능

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북한은 미국의 

억지위협 능력(전략자산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공산이 크다. 다음으

로, 한국의 청중비용 억지위협의 신뢰성(또는 취임 1년차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발

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신뢰성)은 보호국의 제도×타이밍변수의 최대값에서 

긴급확장억지가 성공할 확률로 추정될 수 있다. 분석결과 그 확률이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그 변수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음의 부호라

는 것은 한국사회 보수층의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다. 오히려 한반도 운전자 구상이

라는 카드를 북한에게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도발을 억지하

는데 유용할 수 있다.15) 혹자는 이러한 해석이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와 동떨어

져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론은 억지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좁게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억지는 능력과 신뢰성으로 구성된 억지위협(“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당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을 통해 달성되기도 하지만 

억지약속(“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Dixit and Nalebuff 2008).16)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대북 철강 수출 차단, 정유제품 수출 대폭 감축, 기타금속･공업기

계･운수차량 등에 대한 수출 차단, 북한 기업 및 식당 폐쇄 등을 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에 편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대북 원유공급은 지속하고 있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이 또한 중단 예정) 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군사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1961년의 조･중상호원조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미

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때에도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중국 내 관

변학자, 고위급 정책결정자, 고위급 장성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Mastro 2018).

15) 물론 보호국의 제도×타이밍변수의 계수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 변수는 

이미 위협을 가한 보호국들을 제도와 타이밍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인 보호

국 지도자가 취임 직후 마주한 위기에서 공언한 유화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한목소리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면 

미국 억지위협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전국을 제외한 억지국과 보호국의 

제도×타이밍변수만으로 구성된 모형에서 두 변수의 최대값이 긴급확장억지 성공에 이를 

확률, 0.4294가 그 증거다.

16) 이와 관련해서 억지와 차별적인 개념인 강제(compellence)에도 강제위협(“내가 원하는 것

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과 강제약속(“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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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 구상이 바로 억지약속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는 

그것이 억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운전자 구상과 

같은 억지약속이 ‘나쁜 행동을 하겠다는 예고통보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의 나쁜 행동 예고통보(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예고통보 및 영변 원자로 연료 재장전 예고통보)에 대해 미국이 보상하는 

방식을 취했던 1994년도 제네바 합의(미국의 억지약속)가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

다. 그러나 2017년도 한반도 위기는 미국과 한국이 각각 억지위협과 억지약속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조화롭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4년도 한반도 위기와 차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

다면 미국의 강경입장과 한국의 다소 유화적 입장의 한반도 운전자 구상이 조화로

울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발적 배신(voluntary defection)과 비자발적 배신(involuntary defection)

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후자에 방점을 둔 양면게임이론의 함의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Putnam 1988). 한국, 북한 그리고 한국의 윈셋(win-set)을 결정짓는 미국의 

관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천명했다.17) 그리고 북한이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

을 보일 경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며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경제

공동체를 추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 구상을 밝혔다(자발적 배신의 자제).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동맹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재기불능상

태로 만들 수 있음을 9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

다. 양면게임이론으로 볼 때 이 발언은 동맹국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국 윈셋의 

최대크기가 한반도 비핵화이며 더 이상의 양보는 미국 주도의 전쟁(비자발적 배신)

을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 배신의 

자제(한반도 운전자 구상=억지약속)와 비자발적 배신의 높은 가능성(트럼프 대통

령 강경발언의 신뢰성=억지위협)이다. 자발적 배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 남북한이 놓여있다고 할 때 한국의 자발적 배신 자제는 반복된 

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이 있다.

17)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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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북한이 자발적 배신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다(Axelrod 1984). 또한 비자발적 배신의 높은 가능성은 북한의 자발

적 배신에 대한 막대한 보복이 한국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18)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반복되는 횟수를 극적으로 줄이면서 북한

의 자발적 배신 자제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2018년 1월 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

픽 참가와 남북 간 군사당국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강경한 입장이 남북대화를 가능케 했다고 언급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연초의 사건전개는 위의 이론적 추론의 경험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멘텀 속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나19) 문제해

결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2017년 한 

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미 간 이견은 의도하지 않은 조화(unintended harmony)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본 연구는 긴급확장억지위기의 성패가 

도전국이 도발하기 전에는 관측하지 못했지만 도발하고 나서야 관측하게 된 요인에 

달려있다고 전제했다. 그 요인은 잠재적 청중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도발을 강행한 북한이 지금부터 관측하

게 될 한미관계의 향방과 한미동맹의 신뢰성(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한미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그 요인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자발적 배신 자제와 비자발적 배신의 높은 가능성이 의도치 않은 조화 관계였다면 

18) The Guardian 紙를 통해 2017년 12월 4일 보도된 미 중앙정보국 수뇌부의 트럼프 대통령 

보고(“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나 The Wall Street Journal 紙를 통해 2018년 1월 9일 보도된 코피전략(“전면

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핵･미사일 관련 표적만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방안이 백악관에

서 논의되고 있다”)은 미국 단독의 선제타격이 임박한 실제 위협임을 의미한다(Seddon 

2017; Seib 2018).

19)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참가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균열시키고 위장 평화공세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될 남북 

간 군사당국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논외로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미국 

전략자산 철수･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등가 교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 및 미국과 장기적인 정치공방을 하면서 핵･미사일 추가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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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도된 조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섬세한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이 요구되

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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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ing and Credibility of Audience Cost Deterrent Threat: 
An Empirical Study of Evaluating the Korean Peninsula Crisis in 2017

Jeeyong Kim

Emphasizing that threat credibility is radically distinct from threat capabil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depend upon threat credibility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has already been 
in a state of more than enough threat capability. Nevertheless, the measures to 
enhance threat credibility has been scarcely discussed in South Korea’s academia, 
political circles, and the press.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ree major schools 
(commitment school, interest school, and audience cost school) which have led 
studies on threat credibility. Especially, assessing that the audience cost theory 
has the most excellent explanatory power among them, this study suggests new 
hypotheses based upon the variable of timing which the audience cost school 
has overlooked. The hypotheses are tested statistically against the dataset of 
immediate extended deterrence crisis, which consists of the defender, the protégé, 
and the challenger. The result suggests that only part regarding the defender is 
strongly supported whereas the accounts on the protégé and the challenger are 
falsified.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Korean peninsular crisis in 2017 
is evaluated as the following. First, President Trump’s tough statements and 
military threats against North Korea should not be considered as bluffing. Second, 
President Moon’s Korean Peninsula ‘Driver Initiative’ can be effective in deterring 
North Korea. Third, the different view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may 
be the unintended harmony. These conclusions are expected to play a part role 
in resolving concerns raised by the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Keywords: Audience Cost, Timing, Deterrent Threat Credibility, Immediate Extended 
Deterrence, Korean Peninsula Crisis in 2017


